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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 중국의 국가권력:

사목권력과 정보권력의 관점에서*

허정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기존 논의들 대부분은 중국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시장

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권력이 약화될 것이란 입장과 중국 당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후자

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중국이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시장을 성공적으

로 통제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의 중

국의 미래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당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기존 논의를 통해 밝혀진 사실

들을 ‘권력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작성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크게는 권력운영방식의 개념틀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권력’과 ‘사목권력’ 개념을 각각 활용하여 정보화시대 중국 정부의 권력을 ‘통제’와 ‘보살핌’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보권력은 정보화시대 중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권

력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며, 반대로 ‘사목권력’은 

중국정부의 그러한 권력이 어떤 ‘목적’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다.

주제어: 중국, 정보화 시대, 정보화, 정보권력, 사목권력, 권력운영방식

요  약

* 이 연구는 2011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SRF-201114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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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중국의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패권은 주변국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사태 

이후 미국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와 대비된 중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미국을 대신한 새로운 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게끔 만들었다. 

물론 중국의 미래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 대내외적으로 현재 중국

은 몇몇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극심한 소득불균형 및 내수부진

과 같은 ‘대내적 경제 불안’은 근래 중동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인들의 

사회 불만을 자극하여 민주화 요구와 같은 ‘정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대외 문제’와의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자원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여 중국의 국제적 입지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받는다(한국은행 2011).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최근 중국은 ‘대내적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수 진작’을 당면 경제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하부구조적 방편으로서 인

터넷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부문에 대한 중국의 관

심은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근래 글로벌 위기가 금융자본의 위기 및 그

와 관련한 세력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것이란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데(한국

은행 2011), 왜냐하면 금융위기에 대비한 자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는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내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충’은 중국 정부에게는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

다(고경민 2007, 30). 왜냐하면 인터넷은 정부와 같은 기성권력주체보다 일반 

시민들과 같은 미시권력주체들의 권력행사에 보다 유리한 토양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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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가 추구하는 통제와 감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Goldfarb 2006). 물론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처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디까지나 ‘경제 성장’보다는 ‘사회 안정’에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09년 9월에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규획<文化産

業振興規劃>의 기본원칙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규획에서 중국 당국은 ‘경

제효율’을 추진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사회효율’을 주안점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中國國務院 2009). 이는 달리 말해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

다면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선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기존 논의들 대부분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시장을 얼마

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권력이 약화될 것이란 

입장과 중국 당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따로 분리하여 두 마

리의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비록 현재 상황만 놓

고 본다면 후자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고경민 2007; 고경민 

2008). 그렇다고 중국이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것

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주장을 섣불리 일반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례에 맞는 적절한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각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의 중국

의 미래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당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기존 논의를 통

해 밝혀진 사실들을 ‘권력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은 그간 사실을 규

명하는 데 많은 초점을 두었던 까닭에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의 속성’

(즉 기존 논의들은 중국의 정보화 관련 권력행사를 ‘통제’라는 측면에서 일면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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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과 구체적인 ‘운영방식’(기존 논의들은 ‘통제 방식’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부재하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한

계를 갖는다.

‘권력운영방식’이란 말 그대로 주체가 행사하는 권력의 특성과 그 운영

방식을 규명하기 위한 정치학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권력자원은 그

에 부합하는 사용방식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베버

(Weber 1968)나 기든스(기든스 1991), 푸코(푸코 1991; Foucault 2000; 2007)가 전

근대 국가권력의 주요 권력자원으로 얘기한 ‘폭력’의 경우 ‘지식’과 같은 방

식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폭력’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원은 달(Dahl 1957)

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객체의 사고와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행태적

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반면, ‘지식’등의 경우엔 바흐래쉬와 배래츠(Bachrach 

and Baratz 1970), 그리고 룩스(룩스 1992) 등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객체의 사

고와 욕구를 ‘미리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순응을 확보하는 ‘간접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같은 무형의 권력자원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저마다 활용 형태

와 목적이 다르다. 예컨대 ‘지식’에 바탕을 둔 ‘지식권력(knowledge power)’１)

이 “권력객체의 사고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을 설득하여 그들

의 지식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정보권력(information power)’은 “정보의 제공을 통해 지식생산자들

의 지식의 틀과 범주는 규정하되２), 지식의 구체적인 형태는 일임하는, 지식

생산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허정수 2010, 47). 

그러나 각각의 권력자원이 저마다의 방식과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권력자원이라 하더

1) �‘지식’은 ‘주관에 따라 개인화된 정보’로, ‘정보’는 ‘데이터에 대한 가공된 자료’로 정의할 수 있

다(Alavi and Leidner 2001, 111).

2) �일반적으로 지식은 ‘정보’를 모체(母體)로 두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지식의 형태로 해

석하고 생산되는 범주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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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사용 목적과 방식이 또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정보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차별적인 보살핌을 목적’으로 권력객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정보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권력운영방식’의 틀을 통해서는 권력자원을 바탕으

로 행사되는 국가권력의 모든 행태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권력 개념들은 권력의 ‘목적’과 ‘속성’을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일

찍이 푸코가 얘기한 ‘사목권력(pastoral power)’이란 개념에 주목할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사목권력’은 ‘보살핌’과 ‘통제’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는

데(Foucault 2007, 128), 특히 ‘보살핌’의 축은 ‘지식권력’과 ‘정보권력’ 등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힘든 국가권력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 기존의 ‘권력운영방식 개념들’이 ‘국가권력이 시장과 시

민사회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목권

력’은 국가권력이 단순히 ‘군림하는 권력’으로서만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다스리는 권력’으로서의 속성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장점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권력’ 등이 상대적으로 ‘보살핌’의 측면을 소홀히 대하고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목권력’은 국가권력의 ‘통제의 방식’을 충분히 설명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사목권력’은 권력주체가 권력객체의 사

고와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목권력’ 역시 ‘지식권력’과 ‘정보권력’을 통해 개념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크게는 권력운영방식의 개념틀 내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는 ‘정보권력’과 ‘사목권력’ 개념의 한 축들(‘정보권력’의 ‘통제의 방식’

의 측면과 ‘사목권력’의 ‘보살핌’의 측면)’을 각각 활용하여 정보화시대 중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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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권력을 ‘통제’와 ‘보살핌’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정보권력’은 정보화시대 중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

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며, 반대로 ‘사목

권력’은 중국정부의 그러한 권력이 어떤 ‘목적’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다. 

Ⅱ. 기존 논의 분석

정보화 시대 이후 권위주의 국가들의 권력행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보화로 인해 국가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보기

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게서 발견된다

(Toffler 1980; Lash and Urry 1987; Strange 1996; Gompert 1999; Margolis And 

Resnick 2000; 네크로폰테 2003).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케드찌(Kedzie 1997)와 

프리드먼(Friedman 2000) 같은 학자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혁명으로 

인해 경제쇠퇴와 민주화라는 두 극단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하기도 

하며, 타웁만(Taubman 1998)과 노리스(Norris 2001)는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

해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대되고, 정권의 성격 역시 민주주의적

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이들과는 반대로 ‘정보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경제성

장’과 ‘정치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들

은 초기 논의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

지 못한 채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인터넷 환경이 기성권력주체

들에게도 유리한 권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Law and Ca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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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Huges 1987; Ronfeldt 1992; Hart 1996: Lessig 1999; Hachigian 2002; Kalathil & 

Boas 2003; Alexander 2005; 고경민 2007; 고경민 2008). 즉 이들에 따르면 정보화

는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상호 독립적인 형태로 각각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선 권위주의적 국가들로 하여금 보다 세련된 형태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중국에 비추어 봤을 때, 후자의 주장이 비교적 중국의 현

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미래의 중국이 시장과 시민사회를 

성공적으로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

는 것은 정보화 기술은 대개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이다(Barber 1998, 575; 

Rosenau 2002, 275; 허정수 2010, 58). 다시 말해 정보화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

는 주체의 역량과 의도에 따라 그 기능과 속성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인터넷은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검열과 감시의 도구

가 될 수도 있다(고경민 2007, 31; Chung 2008, 728). 

이상 기존 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수준

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기존 논의들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

하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제’를 넘어 ‘보살핌’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

들의 ‘통제방식’, 즉 국가가 ‘정보’와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시민

사회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또

한 갖는다.  



10
동
아
연
구

Ⅲ.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 사목권력과 정보권력의 관점에서

 1.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 보살핌과 사목권력의 작동

(1) 사목권력과 보살핌

푸코는 일찍이 ‘군림하는 것(ruling)’과 ‘다스리는 것(governing)’을 구분하

며, ‘다스리는 것’으로서의 권력의 작동을 ‘거버멘탈리티(governmentality)’라

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Foucault 2007, 115-116). 푸코에 따르면 ‘다스

리기(govern)’라는 개념은 본래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주·생계·먹거리·위

생 등의 호의적인 보살핌과 같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Foucault 2007, 

122). 즉 본래 통치란 권력객체에 대한 단순한 ‘억압’과 ‘통제’만이 아닌, 개

인들을 책임 있는 권위 아래에 두고 이들을 일정하고도 안전한 방향으로 이

끄는 목자의 호의적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었던 셈이다(이문수 2010, 942). 

푸코는 ‘거버멘탈리티’의 구체화된 형태로 ‘사목권력’을 든다. ‘사목권력’

이란 말 그대로 양치기와 양떼와의 관계에 유추할 수 있는데, 양치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양을 보살핀다. 하나는 항시적인 보살핌으로 양치기는 양에 

대해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차별화된 보살핌을 제공한다. 즉 

‘사목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앎’을 전제로 복지 및 치안의 제공과 같은 

‘보호권력’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둘째, 양치기는 양떼를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거나 우리로 다시 데려오는 

일을 한다. 즉 ‘사목권력’은 권력객체를 ‘특정한 사회’라는 목적(좋은 목초지) 

아래 두고, 그 과정에서 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사목권력’은 

일종의 ‘통제권력’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간단히 말해 ‘사목권력’은 개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관계 하에서 특정하게 행사되는 ‘보살핌의 권력’이자, 일정한 틀 내에서 개

인의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통제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Foucault 2007, 128-130; 심재원 2008; 김상배 2010, 241; 이문수 2010,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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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보살핌과 통제는 사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차별화되고 안정적인 보살핌을 위해선 대상에 대해 면밀히 파악

하는 일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Foucault 2007, 181)３), 이러한 ‘앎’은 자연히 

객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무리로부터 이탈이 

발생할 경우(즉 통제가 실패할 경우) ‘앎’은 제한되기 마련이며, ‘제한된 앎’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보살피기 위해서

라도 객체는 통제되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목권력’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보살핌’과 ‘통제’

는 모두 ‘감시’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푸코가 ‘보살핌을 위한 관찰’이라고 

한 것은 곧 사실상 ‘감시’와 다르지 않으며, ‘통제’를 위해 양들이 무리로부

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감시’는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

게 본다면 ‘사목권력’의 ‘보살핌’과 ‘통제’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며, 그 속

에는 이미 ‘감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목권력’에 있어 ‘감시’의 목적이 ‘통

제’를 넘어선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양치기가 양들을 ‘감시’하고 ‘통

제’하는 것도 그들을 ‘통제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다. 즉 양

치기의 ‘감시’는 양들에 대한 ‘보살핌’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비록 ‘사

목권력’이 근대국가와 결부되기 시작한 17, 18세기 이후, ‘보살핌’이라는 본

질적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하지만(Foucault 2000; 이진경 2003, 161-162; 심재원 

2008, 100-101), 과거는 물론이요 오늘날 국가의 권력행사 또한 ‘통제’와 ‘군

림’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사목권력’은 국

가의 권력행사에 있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내재된 ‘보살핌’의 

측면에 주목하게끔 만든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목권력’의 개념은 오늘날 중국 당국이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

3) �심지어 ‘사목권력’의 주체는 권력객체들의 평범한 일상을 넘어 그들의 사상과 양심과 같은 정

신적 영역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Foucault 2007, 183; 이문수 2010,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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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국의 시민사회와 시장에 행사하고 있는 권력의 이면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보살핌’ 혹은 ‘사회 안정’을 목적으

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확충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식 사회주의’라

는 ‘목초지’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들의 네트워크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보살핌’을 목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

용하고 있으며, 또 중국인들이 ‘목초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

떤 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2) 보살핌: ‘온라인 시장 네트워크의 구축’과 ‘신용정보 수집’

전술하였듯이 ‘사목권력’은 권력객체에 대한 보살핌을 명목으로 개개인

에 대한 앎을 요구한다. 탈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보살핌을 위한 명분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가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체계화된 전산망을 통해 국민들이 일생을 

통해 최소한 몇 번은 접하게 되는 국가기관들에 의해 파악된 정보들을 체

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즉 오늘날 국가가 이

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감시하는가의 문제는 이제 ‘의지’의 문

제이지, 더 이상 ‘능력’의 문제는 아니게 된 셈이다. 비단 중국이 아니더라

도, 선진국들 대다수가 시민들에 대한 돌봄을 명분으로 시민과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허정수 2010, 67-113). 

근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심혈 역시 몇

몇 선진국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인터넷망 

확충과 전체 인터넷 사용자수에 따라 중국인들의 인터넷 노출 정도를 판단

한다면, 최근 중국의 정보화 수준은 ‘사목권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

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8년 인터넷 사용자 

규모에서 이전까지 1위였던 미국을 제치기 시작했고(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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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인터넷 사용자는 5억 명을 넘어섰다(中國互聯网絡信息中心 2012). 블

로그 등의 웹 2.0 이용자 수 역시 2008년 1월에 이미 8007만 명으로 세계 1

위를 기록하였으며(방화룡·권순동 2008, 218),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되는 

온라인 메신저 계정은 2010년 9월 말 6억 3,600만개를 넘어섰고(Choi 2011, 

118), 유선전화 가입 회선은 313,680,000 회선으로 23.3%의 보급률을 보이

고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는 747,000,000명으로 보급률이 55.5%에 이른

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40).

물론 중국 당국의 입장에선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몇몇 부정적인 결과

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 안정’을 명목으로 인터넷 

기반 산업과 네트워크의 성장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1980년대 초부터 정보화 부문이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표 1> 중국 정부의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과 규획

연도 구분 주요 내용

1999년 
10차 5개년 계획
(十五計劃)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국가 4대 현대화를 목표로 경
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 하고, 정부 운영
의 관점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4)

2007년 
11차 5개년 계획
(十一五計劃)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 
계획 제시5)

2009년
전자정보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계획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보통신산업 각 
부문별 경제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계획, 정책 방향 제시6)

2009년 문화산업진흥규획
국제금융위기와 문화영역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미
디어 부문이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제시7)

2010년 
12차 5개년 계획
(十二五計劃)

계획기간 중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과학적 발전
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제시8)

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0: Kalathil and Boas 2003, 23 참고.

5)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27-128 참고.

6)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27-128 참고.

7) 中國國務院 2009; 김성웅 2009 참고.

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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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하부구조라는 인식하에 정부 주도 하에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을 치밀

하게 육성하였다(Kalathil and Boas 2003, 19). 정보화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정보화를 경제성장을 위한 동

력으로서만이 아니라, 통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인식하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보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인식은 최근 10여 년 동

안 그들이 발표한 정책과 규획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 규획들을 통해 중국 당국이 정보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몇 가

지 엿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9년 계획

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정보화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의 관점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중국 정부가 애초부터 정보화를 통해 통치의 효율성을 증

대시키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정보화 선진국들’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보화’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유용하다

는 사실은 일찍이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정보화 성장과 네트워크 확충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 당국은 정보화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차세

대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금융관련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성장 없이는 항구적인 중국경제의 성장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서 나온 것

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 당국은 정보화 부문의 성장이 내수 확대와 고용 증가라는 중

국의 대내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

다. 중국정부는 이미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운영의 방향을 경기과열 방지

에서 성장촉진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화룡·권순동 2008, 218), 특히 2010년에서 12.5 규획에서는 국가규획의 주

요 10대 주력분야9)를 명시하면서 내수확대를 별도 독립분야로 뽑아 제시

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인데, 왜냐하면 이는 5개년 규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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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안유화 2011, 26-27). 이것은 중국이 성장을 

주된 경제목표로 목초지를 만드는 것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

하여, 목초지 위에서 양들이 편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 중 ‘보살핌’을 목적으로 한 ‘권력행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수 있

는 것은 중국 당국이 ‘정보화’를 ‘대내적인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내수확대’를 ‘대내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판매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을 천명하였는데(안유화 2011, 27),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이 다름 아

닌 온라인 판매 시장의 구축이다. 사실 그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

넷 보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온라인 쇼핑 등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Meyer et al., 2008). 그러나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규모 

역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등 관련 부문의 

성장을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윤경우 2010; 中國

互聯网絡信息中心 2012, 31). 

중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 라

인 구축’과 ‘신용정보 구축’ 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온라인 판매 시장 구축’은 내수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의 

일환으로, ‘신용정보 구축’은 안정적인 내수 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

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판매 라인 구축’과 

‘신용정보 구축’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할 필수적인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전자상거래

9) �10대 주력 분야에는 내수확대, 농업의 현대화, 산업구조의 경쟁력 제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 부강 전략 및 인재 

강국전략,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선, 문화발전 촉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상생을 위한 

개방전략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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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발전 방안(商務部關于促進電子商務規范發展的意見)>을 마련한다. 당국은 

‘방안’에서 크게 4가지 원칙하에 ‘온라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것

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面向社會公衆加强宣傳

引導(대중에 대한 전자거래방법 전파 및 지도), 둘째, 推動電子商務法律和政策

体系建設(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체계건설), 셋째, 建立健全電子商務標

准体系(전자상거래표준체계건설), 넷째, 加快電子商務信用体系建設(전자상거

래신용체계건설)(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08)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국

가 주도 하에 온라인 시장을 성장시키고, 중국인들의 온라인 쇼핑을 일상화 

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림 1> 중국 온라인 쇼핑 비중/전체 쇼핑 대비(2008-2011) (단위: 만 명, %)

(中國互聯网絡信息中心 2010, 38-40 ; 中國互聯网絡信息中心 2012, 31-34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2> 중국 온라인 결제 비중/전체 결제 대비(2008-2011) (단위: 만 명, %)

(中國互聯网絡信息中心 2010, 38-40 ; 中國互聯网絡信息中心 2012, 31-34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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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온라인 쇼핑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법  제도적 

뒷받침의 결과 중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에 없던 다양한 상품 거래가 이

뤄지고, 2011년에 이르러 인터넷 쇼핑이 소비시장의 결정적 주체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中國互聯网絡信息中心 2012, 31). 중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부문의 성장을 살펴보면 이는 위 <그림>과 같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쇼핑’은 최근 3년 동안 비약적인 성

장을 거듭하여 2008년 12월 전체 쇼핑 규모 대비 비중이 24.8%에 불과했

던 것이 2011년 12월 현재 37.8%로 증대되었으며, ‘온라인 결제’가 전체 결

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17.6%에서 2011년 32.5%로 2배

가량 증대되었다. 

중국 당국이 내수 확대에 신경을 쓰게 된 계기는 알다시피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두 가지 수준에서

의 인식 변화를 갖게끔 만들었는데, 첫째 중국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불경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경기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통한 내수 확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며(中國互聯网絡信息中心 2010, 37; 서봉규 2010; 장윤미 2011; 안유화 

2011), 둘째 변화무쌍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 금융시장

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윤병수 2010). 

사실 이러한 두 가지는 밀접한 ‘정책적  실질적’ 연관성을 갖는다. ‘내수 

진작’은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 즉 늘어난 공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비대출’과 ‘신용판매 시스템 구

축’이라는 ‘수요 진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다. 그러나 ‘수요 진작’을 위해 무작정 소비 신용판매 비율을 증대시킬 수

도 없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국 은행의 

경쟁력과 건전성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조건적인 내

수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내수성장을 일차적인 목표로 중국 당국은 ‘신용 

있는 소비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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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제도 확립과 관련 정보수집에 적

극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량’을 정

책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관련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물론 중국의 개인신용정보제도는 늦게 출발한 만큼 아직까지 보

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서봉규 2010, 101). 원래 중국의 금융제도

는 국유상업은행 중심이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에서의 신용정보 생산은 중

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남수중 2008). 즉 1997년 전체 대출에서 소

비자 대출은 0.5%에 불과하였고, 99.5%가 기업, 그것도 국유 대기업에 대

한 대출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부실 채권 해결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유상업은행은 부실기

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대한 잠

재력을 지닌 소매금융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했다.

수요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량 증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중국 당국

의 노력으로 인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소매금융시장과 신용카드 

발행량은 아래 <표 2>, <표 3>에서 볼 수 있듯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물론 신용카드가 많이 발급될 경우 부실 문제는 자연히 대두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중국은 ‘안정적인 내수 시장의 성장’을 위해 관련 신용정보

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용카드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교적 엄격한 리

스크 관리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결과 중국의 대출

관련 정보는 한국의 공적신용정보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기록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의 민간 CB와 비교해서도 정보량이 적

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서봉규 2010, 106).10) 나아가 신용카드 발급 역시 

2006년 개인신용정보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발급시 의무적으로 중앙은

10) �이러한 정보수집의 근본목적은 내수 진작 및 금융위기 관리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만,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속성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인 위치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보수집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통제’의 힘 또한 더욱 증대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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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개인신용정보를 첨부하도록 하고 연체기록, 대출기록, 타은행 신용카

드 발급기록 등을 참고하여 1차 부적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

으로 다시 소득 증명서, 직장확인 전화 등의 2차 확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

하는 엄격한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서봉규 2010, 101, 113). 비록 신용

카드 사업 확대 속에서 신용카드 연체가 증대되기는 하였지만, 신용카드 부

실은 2009년 기준 전체 소매 금융대출 부실 비율 중 0.1%로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서봉규 2010, 114).

그렇다면 ‘정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이러

한 권력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무엇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단언할 

순 없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권력의 목적은 ‘통제’보다는 ‘보살핌’에 가깝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살핌을 목적으로 한 권력은 비단 중국 정부

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그 자체 어떤 특별한 함의를 갖는 것

<표 2> 중국 소매금융시장 규모(1998-2008)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대출 총액
(억 위안)

86,524 99,371 131,294 17,8198 22,5347 261,691 303,395

소매금융총액 규모
(억 위안)

456 4,265 10,684 19,881 24,059 32,751 36,866

소매금융시장규모/
전체대출 중(%)

0.5 3.4 6.3 9.0 10.0 11.5 11

(서봉규 2010, 110. <표 7> 참고하여 재구성)

<표 3> 중국 신용카드 발행량 추이(2003-200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은행카드 전체 발행량(억장) 6.4 7.6 9.6 11.8 14.9 18.0 20.8

신용카드 발행량(만장) 350 840 1397 3447 9026 14233 17525

신용카드발행규모/
전체은행카드 발행 규모(%)

0.005 0.011 0.015 0.029 0.06 0.079 0.084

(서봉규 2010, 113 <표 8>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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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다만 그간 기존 연구들이 ‘정보화 시대 중국의 국가권력’을 분석

함에 있어 지나치게 ‘통제’의 측면에 편중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

서, 즉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국가권력의 ‘보살핌’의 속성이 중국

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그간 소홀히 대해왔다는 점에서 이 사례들에 주목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가 ‘정보화 네트워크’를 단순히 시민사

회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통제 권력의 앞으로의 성공적인 작동 여부 역시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이러한 보살핌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

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러한 보살핌은 

권력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베풂’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터

넷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보살핌을 통해 권력의 객체가 원하는 서비스

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권력 주체에게 갖는 저항의식을 미리 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살핌은 곧 장기적인 수준에서 통제인 셈이다. 

이처럼 ‘사목권력’의 ‘보살핌’의 축은, 기존 논의들이 쉽게 간과해온 정보

화 시대 중국 국가권력의 ‘보살핌’의 이면을 포착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매

우 유용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목권력’ 개념을 통해 

중국 당국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의 모습을 모두 설명하기 힘든 것도 사실

인데, 왜냐하면 중국은 단순히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준에서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나아가 그들의 권력의 목적이 ‘보살핌’에

만 국한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정보화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중국인들의 사고와 양심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

는 분명 ‘보살핌’보다는 ‘통제’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사목

권력’의 개념 역시 ‘통제’라는 축을 가진다. 그러나 ‘사목권력’은 중국 정부

가 시민들의 사고와 양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

여주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목권력’의 개념을 넘어 ‘정보권력’

의 개념을 통해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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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정부의 권력운영방식: 통제와 정보권력의 작동

(1) 정보권력과 통제의 방식

근대 이전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동원하는데 주로 사용했던 권력자원

은 폭력이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동원할 방법이 

무력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기든스 1991). 즉 피지배계층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지배층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

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복종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근대를 전후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 구성원 간 유기적 관계가 

심화되면서부터, 나아가 지식이 피지배층에게도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지식

은 피지배층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력자원으로 부상하게 된다(Weber 

1968; Poulantzas 1980; 기든스 1991: 푸코 1991; Mann 1993). 그리고 근대국가는 

관료제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시장과 시민사회를 비교적 성공

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진행된 정보화는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다. 

정보화로 인한 정보접근성의 증대와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

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천안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게 되었다. 즉 과거의 시민들이 국가가 일방

적으로 형성하는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11)하에서 국가의 의견과 해

석을 무조건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날 시민들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

견을 개진하면서 사회의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로 인해 국가의 시민사회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

11) �스트레인지에 따르면 ‘지식구조’란 지식이 발견되고, 저장되는 방식,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누

구와 소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Strange 1988, 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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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도 존재한다(Galloway 2004; 김상배 2010, 허정수 

2010). 특히 허정수(2010)는 지식과 정보가 구분되듯, 이들을 권력자원으로

서도 상이한 권력자원으로 분류해야만 하며, 이 경우 지식부문에 있어 국가

와 같은 기성권력주체의 권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부문에 있어

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허정수 2010, 47).12)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많은 선진국들이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객체에 대한 체계

적인 정보수집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보’와 ‘지식’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보’가 ‘지식’에 대해 일종의 ‘구조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이 ‘정보’를 모체(母體)로 한다는 점은 곧 ‘정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식’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

흐래쉬와 배래츠(Bachrach and Baratz 1970), 그리고 룩스(Lukes 1992) 등이 말

하는 ‘권력의 구조적 힘’의 개념에 주목할 있는데, 이들은 A가 원하는 대로 

B의 사고와 욕구를 조종함으로써 B로부터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최

고의 권력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지식’과 

‘정보’와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생산자’는 ‘지식생산

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일종의 구조적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하여 ‘정보권력’의 형태를 ‘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허정수(2010)의 논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물론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정보생산 영역에도 많은 부

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시민들이 생산 및 공유하

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정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류석진  허정수 2010; PEJ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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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근대와 근대 시기의 국가의 정보 유통과 권력행사 패턴

(허정수 2010, 52, <그림 1>)

<그림 5> 탈근대 이후 국가의 정보 유통과 권력행사 패턴

(허정수 2010, 53, <그림 2>)

요컨대 근대를 전후한 시기 국가 혹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이 근접하기 어

려운 형태로 정보를 생산 및 독점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을 통해 대중의 지식생산을 직접적으로 규제했다고 한다면, 탈근대 시기의 

국가들과 권력층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킴으로써, 즉 자신의 정보에 대한 대중의 반응수준을 높임으로

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지식생산에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13)

이러한 구분에 중국 사례를 적용할 경우, 정보화 시대 중국 정부가 행사

하는 권력은 오히려 ‘탈근대적인 정보권력’보다는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

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파룬궁이나 천안문 사태 

등과 같이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생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중국이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

13)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식’에 의한 통제가 ‘무력’에 의한 통제보다 세련된 권력이듯, ‘지식’에 대

한 직접적 통제보다 ‘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식’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재생산하는 권

력이야말로 보다 세련된 형태의 권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중성

정보독점
정보의
비공개

정보권력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지식권력의
행사

정보의
대중성

정보
생산의
상대적
독점

정보의
유통

정보권력의
행사와 이를 통한
지식권력의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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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아닌 다른 사안에 있어선 민의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토론을 허용하는 편이다. 물론 중국 정

부의 ‘정보 차단’으로 인해 중국 시민들이 생산하는 지식의 범주 자체가 이

미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자율성은 통제 하의 상대적 자

율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근대적인 정보권력’처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형성 자체를 무조건 막고 자신의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아니다. 즉 중국 당국은 정보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결정의 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즉, 지식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자체

를 제한함으로써), 다만 그들의 ‘의도’대로 지식을 생산하고자 할 뿐이다. 그

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정부는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지식형성에 

개입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탈근대적인 정보권력’ 또한 행사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이러한 ‘정보권력’의 개념은 ‘사목권력’의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힘

든, 오늘날 중국 정부가 정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시장의 지식

의 형성에 개입하고 있는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다. 다만 ‘통제’를 목적으로 한 중국 정부의 권력행사방식이 크게 ‘근대적인 

면’과 ‘탈근대적인 면’의 두 가지 특성을 고루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각

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통제의 두 가지 방식: ‘정보의 차단’과 ‘의도된 지식의 생산’

 1)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의 행사: 정보의 차단

전술하였듯이 ‘보살핌’은 ‘통제’라는 축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즉 보살

피기 위해선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요구되며, 이러한 파악을 위해선 무엇보

다 양을 파악하기 쉬운 ‘범주’에 계속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살핌’은 국

가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정당성 혹은 명분을 부여한다. 양치기가 양에 대

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양을 돌보듯이, ‘사목권력’은 ‘돌봄’의 명목 하

에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과 ‘지식의 축적’을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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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날 국가라는 양치기는 과거처럼 눈으로만 양을 돌보지 않는

다. 국가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국가기관의 전산망 등을 통해 국민의 생

각과 사고를 감시하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한다. 정보화는 국가에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권력의 경제(economy of power)’14)

를 제공한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1999년 10차 5개년 계획에서 볼 수 있듯

이 중국은 정보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정부 운영의 관점과 구조를 변화

시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애초부터 정보화를 바탕으

로 통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

다고 하겠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체계이다. 특

히 중국은 정보화 초기부터 정보 검열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기업들을 끌어

들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예컨대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가 정보차단 및 반

(反)해킹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한 것이나(Kalathil 

and Boas 2003, 37), 2004년 중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작

업인 CN2에 미국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와 주니퍼 네트웍

스(Juniper Networks)가 참여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포티넷(Fortinet)

은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기술을 중국의 정부, 기업, 교육 기관 등에 판매하

였으며, 웹센스(Websense)는 웹 필터링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김태심 2011).  

정책적 수준에선 2000년 10월 11일 제15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

차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야별로 책임기

관 하에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10여개 

이상의 규제들이 집중적으로 공표되었는데, 주요 규제에는 상업적 인터넷 

14) �‘권력의 경제’라는 개념은 푸코가 근대국가의 효율적 권력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

다(Foucault 1991,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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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 실시, 공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실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와 인터넷콘텐츠사업자(ICPs)에게 인터넷 

서비스의 유형과 웹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

다. ISPs와 ICPs는 60일 동안 이용자들의 접근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그것들을 국가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경민 2007, 35). 

특히 중국 전체 국제 광대역의 80%를 점유하는 상위 2대 네트워크

(ChinaNET과 China169)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국제적

인 인터넷 정보검열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즉 인터넷 공급업자

들은 국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내부 네트워크 중 하나로부터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검열 시스템의 근간에는 MII(the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가 놓

여 있다. 중국의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가 MII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MII는 인터넷 규제와 정책, 법제화에 가장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MII는 2005년 9월 25일 ‘인터넷 뉴스 정보 관

리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11가지의 금지 항목은 다

음과 같다. (1) 헌법상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 (2)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국가 통합을 위협

하는 행위 (3) 국가의 이익과 존엄에 해를 끼치는 행위 (4) 민족 차별과 고

유성을 침해하는 행위 (5) 종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파괴하고, 미신과 나

쁜 문화를 퍼뜨리는 행위 (6)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7) 음란물과 폭력, 도박, 테러, 범위 사주 등의 행위 

(8) 다른 사람의 이익과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비방하는 행위 (9)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집회와 결사 등을 조장하는 행위 (10) 불법적인 시

민 조직 아래에서 하는 행위 (11) 법과 국가의 행정 규제에 의해 금지된 다

른 어떤 내용 등(Chung 2008, 734-736).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통해 중국 당국은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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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Loo 2004, 711), 사회 

질서와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

고 웹페이지를 삭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3일, 중국 당국이 

가장 유명한 BBBs(blogs, bulletin board systems)인 Yi Ta Hu Tu를 정치 루머

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폐쇄시킨 사례(Chung 2008, 734-735)와 파룬궁 사건과 

천안문 사건을 다룬 웹사이트, 그리고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고 대만과 티벳

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이트들이 차단되거나 삭제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

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성공한 중국민주당

(China Democracy Party: CDP) 지도자들이 구속되고 조직이 와해된 사례 역

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경민 2007, 39). 

나아가 중국 당국은 방화벽,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같은 모니터링 수단들

을 설치하여, 대만, 티벳, 파륜궁, 자유, 민주주의 등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

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와 관련된 토론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운

용하고 있다(ONI 2005, 3; 고경민 2007, 35-36).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자체적

으로 고용한 사이버 경찰 제도를 통해 정보 유통을 통제하거나, 정부가 발급

하는 ‘운영 라이선스(Operational License)를 수단으로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

금 자기검열을 실시하여 정보 유통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경민 2007, 36).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의 주인들은 고객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며, 모든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 업체들은 웹사이트의 온라인 

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Chung 2008, 737). 이러한 자

기검열에는 외국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국제투자를 위한 매력적

인 요소와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은 외국 기업들로 하여

금 ‘통제’라는 부분을 수용하게끔 만들었다(고경민 2007, 41; Chung 2008, 737).

온라인 모임과 정보 확산의 대표적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SNS 부문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와 기업들의 자기검열 역시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

력’ 행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SNS 시장의 특징은 세계적인 SNS 기업

들의 약세와 ‘웨이보어(Weibo)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강세로 설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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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이유는 2009년 하반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확

산된다는 이유로 2009년 글로벌 대표 SNS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

(twitter)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2010년 기준 SNS 가입자 수는 2억 3,500만 명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가히 놀라운 숫자라 할 것이다. 허나 중국의 SNS 사업자 또한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중국 내에서

의 SNS 붐이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자유 확대와 사회적 이슈 논의 

등의 SNS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c, 2).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논의 및 확대되는 것을 감시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1c, 2). 중국의 SNS 

운영자는 정부가 발급하는 ‘운영 라이선스’를 위해 24시간 자체 검열을 시

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웨이보’의 경우 이용자들이 자신의 마이크로블로그

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키워

드의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c, 2). 때때로 중국 당국이 

메시지 삭제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이렇게 볼 

때 중국 SNS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거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b).

이상 살펴본 중국 네트워크의 검열체계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은 극소수

의 통제된 관문(portals)을 가진 반투막형태의 거대한 ‘국가 인트라넷’

(national intranet)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며(Goldsmith and Wu 2006, 92, 

149). 혹자는 중국을 ‘인터넷 규제와 검열의 세계 챔피언’ 국가라고 비꼬기

도 한다(Pain 2005, 83).  

중국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인터넷 활동을 직접적

으로 규제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반정부 시위의 확산을 우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위에서 살펴본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9)와 (10)은 이전 조치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 범주이다. 

즉 중국 당국이 두 개의 새로운 규제 범주를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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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정치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오프라인 시위

로의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 가지고 있다(Chung 2008, 738).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을 

통해 지식의 형성과 확산을 막는 ‘근대적인 정보권력’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탈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의 행사: ‘의도된 지식의 생산’

정보화 부문의 성장이 중국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고, 나아가 국

영기업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시민

사회에 대한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끔 

만든다. 네트워크의 확충을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시민들에 대한 ‘앎’의 획

득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나아가 정보공급업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식’을 양산하는 공급원이라고도 할 ‘정보’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으로 하여금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만이 아닌, ‘탈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의 행사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국영기업과 통제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당국은 단순히 정보를 차단하는 것

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지식이 시민사회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게끔 

특정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4

월 일본이 난징 대학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다룬 것에 대한 네티즌의 항

의 사례나(Chung 2008) 2008년에 발생한 티베트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중

화주의 표출 사례에서(이민자 2008) 볼 수 있듯이, 중국 당국은 네티즌들의 

민족주의적인 대화와 같은 이슈를 묵인, 방관 또는 장려하기도 한다(윤경우 

2010). 이는 체제 안정을 명목으로 인터넷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면서도, 중

국 당국이 대내외 정책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서는 여론 조성의 통로로 인

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윤경우 2010).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유연한 태도로 인해 중국의 전자게시판이나 대화

방은 검열과 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의제설정 기능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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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적인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고

경민 2007, 36-37). 중국 정부는 ‘합법적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접근을 허

용하며, 때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비록 중국 당

국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주제에 대해선 토론하는 것을 금지 및 감시

하고는 있기는 하나, 이전보다 사람들 간의 토론에 관대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인터넷 상의 공론장의 형성과 발전을 묵인 또는 장

려하는 것일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의 의제들을 

국민에게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고경민 2007, 41-42). 나아가 개방

적인 인터넷 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체제 내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

이다(고경민 2007, 41-42; Chung 2008, 750; 신영미 2011, 137). 즉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만을 미리 수용함으로써 불만을 체제 내

에서 미리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15) 이런 측면에서 중국 지

도자들 역시 인터넷 상의 토론을 장려하고, 정책의 피드백에 활용하기도 한

다.16) 이것은 중국 정부와 시민들 간에 전에 없던 형태의 상호작용이 인터

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5) �중국 당국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3월 그래픽 디자이너 순즈

깡(孫志剛)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 여성은 외출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

동성 광저우에 있는 유랑인 수용소에서 구금되어 구타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전원 처

벌을 지시하도록 만들고, ‘도시유랑자 구제 및 관리규정’이라는 새로운 법규 제정까지도 이끌

어내는데 성공하였다(이민자 2004 참고). 그 외 2003년 10월 16일 한 농부가 BMW의 사이드 

미러를 실수로 부순 것에 대해 정부 고위 관리의 친척인 차 주인이 차를 돌진하여 농부를 죽

이고 구경꾼 12명을 부상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에 대해 사람들

이 분노하자, 정부가 새롭게 조사에 동의한 사건 역시 비슷한 사례라 할 것이다(Chung 2008 

참고). 

16) �예를 들어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그리고 각 성의 

당서기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누고 민의를 살피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하였으

며(신영미 2011, 109 참고), 2010년 2월에는 후진타오가 인터넷 사이트 ‘人民罔’이 개설한 중국

판 트위터 ‘人民微博’에 출현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 9월 8일에는 ‘直通中南海’에 인터넷 신문

고 게시판을 개설하여 중국인들의 민의를 수렴코자 하였다(윤경우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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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제한적인 형태에서나마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사회 복지 이슈에 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아직 중국에

는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관여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제

도적인 루트’가 없다는 사실은(Chung 2008, 742),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루트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킨다. 이런 측면

에서 인터넷은 TV나 신문 등이 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공론의 공간으로써 

대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Meyer et al., 2008; 신영

미 2011, 109).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에서 실시한 최근 네티즌 설문조사

에 의하면 인터넷 여론은 사회문제 해결에 이익을 주고 있으며, 지식인들은 

대중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90%를 상회해 네티즌들의 여론 

주도에 대한 자신감을 실감할 수 있다(신영미 2011, 114). 

그러나 개혁개방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중국의 수직적인 위계구조

가 이처럼 완화되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론 여전히 공산당의 위계적 통제 아

래 중국의 시민사회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무엇보다 이런 행위

들 역시 어디까지나 중국 당국의 통제 아래에서 ‘보다 확대된 공개 담론’으

로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 당국

이 사이버 상의 공론장의 형성과 발전을 묵인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론의 장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공개적으로 감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대 이전에는 국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가

의 감시를 피해 대개 은밀한 사적 모임을 통해 조직화되거나 진행되는 경

우가 많았다(Goldfarb 2006).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에 대한 불

만은 공개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어떤 면에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의사를 확인하고 쉽게 집단화 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와 같은 기성권력주체의 입장에선 그들에 대

한 불만을 미리 확인하고 체제 불만 세력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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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같

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지식의 형성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과 같은 개방적인 공론장을 통한 불만의 형성은 체제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체제 개선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중국은 어떤 면에서 중국인들의 의사, 즉 지식을 지하가 아닌 ‘가

시적인 공간’ 하에 둠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를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의 범주는 규제를 하되, 그 안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탈근대적인 정보권력’의 속성과 일치한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과 마찬가지로, 중

국 당국의 ‘탈근대적 형태의 정보권력’ 역시 비교적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인다. ‘탈근대적 정보권력은’ 지식의 양산을 직접적으로 차단하

기보다 지식의 생산 범주 자체를 규정함으로써 시장과 시민사회에 간접적

으로 개입하는 권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력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

를 우리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일부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중

국은 88%가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 이용자의 

88%가 블로그나 인터넷 포럼 사이트에 글을 쓰고, 매주 SNS에 투자하는 시

간 역시 5.2시간으로 세계 평균 3.1시간을 상회하는 는 등 세계에서 가장 적

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경우 2010). 허나 그들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할 경우 이들의 인터넷 활동이 사회적이기보다는 개인

적이며, 그들이 주로 다루는 이슈 역시 정치적이기보다는 경제나 오락 혹은 

대외관계 등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인터넷 토론방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신영미 

2011, 114). 마찬가지로 정보나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한 블로거 역시 단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의 37.1%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을 보여주기도 한다(이중희 2008, 288).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SNS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 



33
정
보
화
시
대 

중
국
의 

국
가
권
력:

사
목
권
력
과 

정
보
권
력
의 

관
점
에
서

방화룡·권순동(2008)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중국 주요 도시

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의 SNS는 

네트워크 효과(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용이 급부 없이 증가하는 것)는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즉 SNS가 중국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의미), 

SNS의 사회적 영향(자신의 준거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문화를 내부화하는 과

정)은 한국과 달리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화룡·권순동 2008, 

224-230). 다시 말해 중국에서 SNS를 통해 중요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

화하는 일이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것이 사회적 수준으로 확산되

는 것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는 것이다. 물론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가능성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그것은 가능태

로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인들의 지식의 형성과 그 속성을 규제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언제나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국 

공무원에 대한 비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육검색(人肉檢索)의 경우가 그

러한데,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의 경우 지위를 막론하고 살아남기 힘든 분위

기가 조성되고 있다. 마치 중국인들은 인육검색을 통해 그간 정부의 탄압에 

억눌려왔던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 듯 여겨지며, 이것은 중국 당국

이 정보콘텐츠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중국의 체

제안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Chung 2008, 740; 윤경우 2010).  

그러나 중국이 이와 같은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탈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형태의 정보권력’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은 어떠한 

사안과 그와 관련된 지식의 형성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경우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관련 정보의 생산을 엄격히 

규제 및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근대적  탈근대

적 정보권력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정보화 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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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권위주의적 체제 유지를 위한 훌륭한 통치의 수단이게끔 만드는 중

요 요인이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국 정부가 단순히 통제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보살핌’ 역시 게을리 하고 있지 않

다. 게다가 이미 말했듯이 보살핌은 단순한 ‘호의적인 베풂’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체계적인 보살핌을 통해 권력의 객체가 원하는 서비스가 적절히 제

공된다면, 그들이 권력주체에게 가질 수 있는 불만과 저항의식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보살핌은 ‘통제에 대한 저항의 수준’을 구조적으로 미

리 주조하는 셈이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정보화 시대 중국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정보권력’과 

‘사목권력’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오늘날 중국 정부가 ‘정보’와 ‘지

식’이라는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력은 ‘보살핌’과 ‘통제’를 

목적으로 한, ‘사목권력’과 ‘정보권력’ 두 개념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고루 

갖춘 두 권력의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은 한편으론 보

살피며, 다른 한편으론 통제한다. 나아가 ‘정보차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

민사회의 지식형성에 개입하기도 하며, 때론 ‘선택적인 정보공급과 지식생

산의 장려’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시민사회에 개입하여 그들을 통제하기

도 한다.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것은 중국이 보살핌의 측면 역시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은 어느 하나만 작동해서는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가 없다. 즉 보살핌과 통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근래 중동의 시민혁명에

서 볼 수 있듯 정보화가 정권 붕괴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보살핌의 측면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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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을 상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통제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의 권력은 단

순히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다스리는 권력’

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호의는 희생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통제와 감

시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가 호의를 명분으로 삼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를 명분으로 한 국가권력의 시민사회로의 침투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사실

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될지 모른다. 예컨대 얼마 전 중국 검찰

이 한 음주 운전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술집에 들어서는 장면을 

시작으로 밀폐된 룸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떠나는 모

습,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동아일

보 2011). 이 사례는 국가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얼마나 감시하

고 있는지, 아니 감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골드파브(Goldfarb 2006)는 ‘작은 것들의 정치(The Politics of Small Things)’

라는 책을 통해 인터넷이 ‘작은 것’을 편애하며, ‘작은 것’을 통한 사회변화

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한다. 과거에는 식탁, 불법서점, 문예모임 등과 

같은 ‘작은 것’이 제한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 ‘작은 것’이 더욱 원활하고 자유로운 사회적 상호작용

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은 분명 ‘작은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작은 것’만 

편애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은 ‘큰 것’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에는 

‘작은 것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

다. 따라서 ‘작은 것들’의 의도를 알기 위해 국가는 가혹한 수사와 때론 필

요하다면 고문을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네트워크는 국가로 

하여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고를 덜어준다. 즉 이제 국

가는 앉아서 ‘작은 것’이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지

를 알 수 있다. 울타리 내에서 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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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것의 목적이 보살핌이든 감시이든지 간에 ‘작은 것’에 대한 체계적

이고 끊임없는 침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나아가 ‘작은 것’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가능태적 모습을 중국을 통해 현실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울타리 내에서 ‘작은 것’들을 감시한다. 물론 보살

핌의 제공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중국은 울타리 내에서의 자율성은 인정한

다. 그러나 울타리를 부수거나, 다른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탄압

한다. 

중국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가진 함의는 다분히 중국 내적인 의미만을 지

니지 않는다. 사회 안정을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중국 당국의 정

보화 시대 권력행사는 중국이 정보화 초기에 싱가포르의 경험을 적극 학습

하였듯이(고경민 2008, 37)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모방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는 중국에게는 그것이 ‘현실태’이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가

능태’라는 점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매우 작은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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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State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An Analysis on the Chinese 

Informatization Using the Concepts ‘Pastoral Power’ and ‘Information Power’

Hur Jung Su

Not a few studies have already introduced to the cases of 

authoritarian states, such as China, trying to control the Inter-

network(INTERNET)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studies in regard to China's case 

generally focused on how successful the government has been to 

make use of such kind of network as INTERNET as a measure of state 

power to ‘control’ over its market and civil society. And there have 

been two main points view, one of which claims the ever-growing 

influence of the Inter-network would eventually serve as leverage to 

restrain Chinese state power, the other claiming Chinese government, 

which has little hesitation and a lot of measures to actively control 

over INTERNET users, wouldn't be stopped succeeding in making the 

optimal informatization to the extent it attains only the effect of 

INTERNET Economy but such political instability as coming up with 

the worldwide open network, easy for people to express and circulate 

their idea. As of now, the latter viewpoint seems more likely in view 

of the successful performance in regulating the INTERNET, just until 

now, of Chinese government, which never guarantees its future 

success to control over its market or civil society. This study, other 

than the advanced studies referred above, abstains from n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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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Chinese state-driven informatization or its intervention 

in the local INTERNET users, and does not intend to foresee Chinese 

future politics through information network including INTERNET. 

Rather, it pursues to analyze Chinese state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using the concepts ‘Pastoral Power’ and ‘Information Power’, 

thereby identifies the operation mode of Chinese state power(modus 

operandi) as the two-faced character, one of which is a ‘guardian’ and 

the other ‘surveillant’. ‘Information Power’ is the concept to manifest 

the measures of Chinese government in the information age to exercise 

its power and control over the civil society. ‘Pastoral Power’ is the 

concept to argue what the purpose and properties of Chinese 

‘Information Power’ are.

Key Words �China, Information age, Informatization, Information power, Pastoral 

power, Modus operandi




